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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UR 협상 이후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 특별조치가 2014년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관세화 전환 방침을 확정하고 지난 9월 말에 수정양허표를 세

계무역기구에 통보하였다. 관세화 전환에 앞서 다수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

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반논리가 계속 대립되고 있다. 관세화 전환 이

외에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의견과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는 

현상유지 주장이 있으나 관세화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쌀 관세화 관련 쟁점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WTO에 통보한 관세율을 기초로 관세화 이행 시 의무수입물량 이외 수입 가능

성이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관세감축 가능성, 국

제가격 급락 가능성 등 쌀 관세화 관련 우려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따라

서 이 연구는 관세화 전환의 배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세화 전환과 관련

된 불안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양정과제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학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

를 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

린다. 이 연구 결과가 쌀 관세화 검증과정과 향후 양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iii

요    약

○UR 협상 이후 지속해 온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 특별조치가 2014년 말로 

종료된다. 쌀 관세화는 2014년 농업부문 최대 현안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다

양한 쟁점들이 대두되었다.

○일각에서는 의무수입물량을 늘리지 않고 관세화 유예가 지속(현상유지) 가

능하므로 이를 WTO에 통보하고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

만 많은 농업통상 전문가들은 2004년 쌀 협상과 달리 관세화 유예 재연장 

여부에 대한 근거가 없고,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하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FTA와 DDA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감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

랐다. 이에 정부는 “한·중 FTA 등 그동안 타결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제외되었고, 현재 또는 향후 모든 FTA와 TPP에서 쌀을 관세 철폐 또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곡관

리법｣ 개정 여부와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의견도 엇갈려 왔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쌀 관세화를 유예받았으나, 연장 없

이 관세화로 전환하였다. 일본은 쌀 생산 과잉과 매년 증량되는 MMA 물량 

부담으로 1999년 4월 1일부터 관세화로 조기전환하였다. 대만 역시 2002년 

WTO에 가입하면서 1년간 관세화 유예를 받았으나 농가 경영안정과 수급조

절을 목적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로 전환할 것을 WTO 사무국에 

통보하였다. 두 국가 모두 관세화 이후 MMA 물량 이외 쌀 수입은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 2004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7년간 연장한 필리핀은 2012년 이후 쌀 

관세화 추가연장이 어려워지자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9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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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해 waiver(의무면제)를 신청하였다. 필리핀은 쌀 관세화를 다시 유예

하는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350천 톤에서 805천 톤으로 증량하고 의무수

입물량의 수입 관세율도 40%에서 35%로 인하함과 동시에 국가별 쿼터를 

희망한 호주, 중국, 인도 등 7개국에게 쿼터를 할당하였다. 

○정부는 국내 의견 수렴 및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2014년 9월 18일에 관

세율 등 WTO에 통보할 내용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9월 30일에 내년 1월 1

일 부터 쌀 관세화 이행을 위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통보하였다. 금년 12

월 말까지 우리의 수정양허표에 대해 회원국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이들과 

양자협의를 통해 검증 기간을 가진다. 검증기간은 일본과 대만의 선례를 볼 

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대만처럼 우리나라도 수정양허표에 대한 WTO 검증이 완료되지 않

더라도 통보한 관세율 513%를 적용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를 

이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관세를 지불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관세율 513%를 고려하면 상업적 목적으

로 쌀을 수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2013/14년 미국 중립종 가격에 관세율 513%를 적용한 수입쌀 가격은 국내

산보다 2.7~2.9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진 

중국의 중단립종 국내 공급 가능가격도 2014년 도매가격을 적용하면 국내 

쌀 가격보다 2배 높은 수준이 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국내외산의 가격 차

이에 의해 외국산 쌀이 도입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 수입 증가 가능성 분석을 위해 중립종 국제 쌀 가격은 Global Insight 

전망치, 중장기 환율은 2015년 국내기관의 평균 전망치인 1,049.8원/달러, 수

입 관련 제비용은 수입가격의 13%를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2023/24년 수

입쌀 가격은 33만 4,843원/80kg으로 국내산에 비해 19만 1,062원 높을 것으



v

로 전망되며, 국제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국내산보다 12

만 5,617원/80kg 높을 전망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도 가격요인에 의해 상

업적 목적의 수입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513%의 관세율이 국내시장 보호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으로 향후 있

을 이의제기국과의 검증에서 통보한 관세율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

과 대만도 통보한 관세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제출한 관

세율을 인정받았다. WTO 규정에 부합되도록 관세율을 산정하였으므로 긴 

호흡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여 원안대로 관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쌀 관세화를 이행하더라도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상업

적 목적의 쌀 수입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쌀 관세화 

전환으로 국내 쌀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쌀산

업 당면과제들은 주로 국내 수급문제에서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쌀산업은 쌀 소비가 생산보다 빠르게 감소하여 공급과잉 추세가 이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쌀 수급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소비 감소가 생산 감소보다 빨라 정부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없으면 쌀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쌀값이 중장기적으로 하

락하면 2023년산 이후 목표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수취액도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목표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변동직불금 지급방식 전환

과 같은 노력을 통해 쌀 가격 하락을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식용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한계가 존재하므로, 현재 성

장하고 있는 가공밥 시장 등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관세화 전환

을 계기로 국내산 쌀의 수출 증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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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ice Tariffication and Tasks of Rice Policy

  As results of the UR agreement and the 2004 rice negotiation, the delayed 
tariffication as special treatment which is lasting for 20 years will be expired 
in December, 2014. The Korean government set a rice import tariff rate at 
513% and turned in country schedule to WTO on 30 September, 2014. 
  There are pros and cons regarding the argument that Korea will have to 
change rice import system to tariffication from the first day of January, 2015. 
Most of experts assert that there might be no extra rice imports over MMA 
volume in spite of rice tariffication. Some argue that it is possible for Korea 
to continue delayed tariffication without any increase in mandatory rice 
impor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organize the issues related to rice tariffication 
and analyze the possibility of extra rice imports over MMA volume, 
particularly, considering 513% tariff rate. Moreover, it is needed to review 
expressed concern about rice tariffication such as potential risk of reduction in 
the tariff rate and sudden decrease in international rice price.
  This paper provides backgrounds of rice tariffication, its impacts on rice 
markets after 2015 and direction of rice policy.

Researchers: Kim Tae-hun, Park Dong-gyu, Seung Jun-ho 
Research period: 2014. 8. ~ 2014. 12.
E-mail address: taehu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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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 필요성

○UR 협상 이후 지속해 온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2014년 말로 종료

된다. 정부는 2015년 1월 1일 부로 쌀 관세화를 이행하기로 결정하고 2014

년 9월 30일 WTO에 수정양허표를 통보하였다.

○관세화 전환 시 기준 연도(1986~88년) 국내외 가격 차이로 산출된 관세가 

유일한 국내시장 보호 수단이 되며, 책정된 관세를 지불하면 누구나 쌀 수입

이 가능해진다.

-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증량된 2014년 의무수입물량인 40만 9천 톤은 관

세화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쌀 관세화 전환은 2014년 농업부문 최대 현안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다양한 

쟁점들이 대두되었다.



2

- UR 협상 및 2004년 쌀 협상에 의한 특별조치가 금년에 종료됨에 따라 

쌀 관세화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부에서는 의

무수입물량을 늘리지 않고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는 현상유지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 대다수 전문가들은 관세화로 전환될 경우, 의무수입물량 외 쌀 수입 가

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식량자급률 하락과 

생산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 관세상당치의 계산 방식, 종가세 혹은 종량세 적용 여부, 국내 쌀 시장 보

호를 위해 확보 가능한 적정 관세율 수준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 ｢양곡관리법｣ 개정 및 국회 비준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찬반론이 제기되었다.

○한편,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과 대만이 적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의 

쌀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점과 필리핀이 의무면제(waiver)를 인정받아 관세

화 유예를 5년간 재연장한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관세화 전환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관세 

감축 가능성, 국제가격 급락 가능성 등 쌀 관세화 관련 대내외 여건변화 가

능성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통보한 513%의 관세율을 반영하여 관세화 이행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관세화 이후 양정 방향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쌀 관세화 전환의 배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관세 감

축 가능성, 국제 쌀 가격 급락 가능성 등 쌀 관세화 관련 우려들에 대한 세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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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토를 바탕으로 쌀 추가수입 가능성을 분석하고 양정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식량정책 수립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2.1.1. 쌀 관세화 전환 배경

○UR 협상 및 2004년 쌀 협상의 내용과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조기관세화 추진 내용과 경과를 정리한다.

○ 2014년 관세화 결정 과정과 내용을 살펴본다.

2.1.2. 쌀 관세화 전환과정

○관세화 시 적용될 관세상당치 결정 과정을 정리한다.

○의무수입물량 증량 없이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기 위한 현상유지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관세화 전환 시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한 수입 가능성을 분석한다.

○관세 감축, 국제 쌀 가격 급락 가능성 등 관세화 후 불안요인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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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해외사례 분석

○일본과 대만의 관세화 전환 사례를 분석한다.

- 일본, 대만의 관세화 전환 배경 및 여건과 관세화에 대비한 쌀 정책 전환 

내용을 검토한다.

○필리핀의 의무면제(waiver)에 따른 쌀 관세화 유예 재연장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 2014년 필리핀이 관세화 의무면제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고, 우리

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한다.

2.1.4. 시사점과 양정과제 도출

○중장기 수급전망과 쌀 관세화의 영향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쌀 관세화 이행 이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양정과제들을 제시한다.

2.2. 연구방법

2.2.1. 기존 연구 및 문헌 조사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다.

2.2.2. 계량경제분석

○KREI-KASMO를 이용하여 중장기 국내외 쌀 수급 전망과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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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전문가 자문회의

○학계, 관련 공무원, 농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간담회 실시를 통한 의견 수렴

하고 연구에 반영한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김태훈 외(2014)는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 연구를 통해 정부가 

WTO에 통보한 513% 관세율을 적용하여 의무수입물량 외 쌀 수입 가능성

을 분석하였다.

○한석호 외(2013)는 ｢쌀 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서 국내외 쌀 수급 불

확실성 요인 분석 및 여건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모색하

였다.

○박동규 외(2013)는 ｢일본, 대만의 TRQ 초과 수입 실태와 시사점｣에서 일본

과 대만의 쌀 관세화 전환 배경 및 경과, TRQ 초과 수입 현황, 관세화가 쌀

산업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박동규 외(2011)는 ｢통상여건 변화에 대비한 식량정책 보완방안 연구｣에서 

당시의 여건을 반영하여 관세화가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관세화 전

환에 대비한 국내 쌀산업 정책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박동규 외(2007)는 ｢DDA 협상을 반영한 중장기 쌀산업 발전 방안｣에서 시

장개방 확대에 따른 향후 쌀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소득안정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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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외(2002)는 ｢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세부 시행방안｣에서 

2002년 쌀시장 안정대책과 쌀 생산농가 소득지원제도 등을 검토하여  쌀산

업 중장기 대책 세부 시행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 연구는 주로 관세화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중장기 수급 전망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는 최근의 대내외 여건, WTO 통보 관세상당

치 등을 반영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차별성이 있다.

- 정부의 관세화 전환 결정 이후의 수급, 정책,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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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쌀 관세화 유예 20년의 경과와 평가

1. UR 협상과 관세화 유예

1.1.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

○과거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하에서의 농산물 

분야는 식량안보를 비롯한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입제한 등 예외가 

인정되어 왔다.

○국가 간 무역불균형 확대, 서비스 및 투자 관련 분쟁 증가, GATT의 예외규

정 남용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세계무역규범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

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 협상이 출범하였다.

○ 1993년 UR 협상 타결로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대신 국내외 가격 차이를 적

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예외 없는 관세화, 관세상당치 감축, 국내 보조금과 

수출 보조금의 감축 등이 합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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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0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

○UR 협상이 예외 없는 관세화를 기본원칙으로 하였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시

키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 유예의 특별조치가 인정되었다.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의 자격 조건이 필요했다(부속서 

5의 1항). 

- 기준 연도인 1986~1988년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이 수입되고 수출 보조

를 받지 않은 품목, 효과적인 생산제한 조치가 적용된 품목, 식량안보와 

환경보호 등 비교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품목 등이다.

○우리나라는 쌀의 정치·경제적 특성과 비교역적 기능을 고려하여 쌀 관세화

를 유예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 당시 국내 쌀 가격은 국제 시세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고, 관세화로 

개방 시 쌀산업에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UR 농업협정서의 부속서 5는 선진국 조항(Section A)과 개도국 조항(Section 

B)으로 분류된다. 지속된 노력 끝에 우리나라는 개도국 조항에 따라 쌀 관세

화 유예를 관철시켰다.

- 일본의 경우 선진국 조항을 적용하여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데 합의하였

다. 한편, 필리핀의 쌀, 이스라엘의 양고기와 치즈 등은 개도국 조항을 적

용하여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관세화 유예의 특별조치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이는 UR 농업협정

서의 부속서 5의 7항에 명시되어 있다. 

- 최소시장접근(MMA)의 명목으로 의무수입물량을 증량해야 한다. 개도국

은 이행 5년차까지 기준기간 동안의 국내 소비량의 1%에서 2%까지 수

입량을 해마다 균등(0.25%)하게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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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째부터 이행 연도 마지막 해인 10년째까지는 기준기간 국내 소비량의 

2%에서 4%까지 해마다 균등(0.4%)하게 확대해 나간다. 

- 또한 타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의 기회를 적절히 제공하여야 한다. 

○UR 협상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쌀 의무수입 물량은 1995년에 5만 1,307톤에

서 2004년에는 20만 5,228톤으로 늘어나도록 설정되었다. 

- 의무수입쌀에 대해 관세는 5%를 적용하고, 가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선진국 조항을 적용받은 일본의 경우, 6년간의 이행기간 동안에 국내 

소비량 대비 4%에서 8%에 이르는 물량을 의무수입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표 2-1.  관세화 유예 이후 한국과 일본의 쌀 MMA 물량

단위: 톤, %

        구분
연도

한국 일본

수입량 소비량 비중 수입량 소비량 비중

1995 51,307 1.00 426,000 4.0

1996 64,134 1.25 511,000 4.8

1997 76,961 1.50 596,000 5.6

1998 89,787 1.75 681,000 6.4

1999 102,614 2.00 767,000 7.2

2000 123,137 2.40 852,000 8.0

2001 143,660 2.80 - -

2002 164.182 3.20 - -

2003 184,705 3.60 - -

2004 205,228 4.00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일본 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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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4년 쌀 협상과 관세화 유예 연장

2.1. 2004년 쌀 협상 경과

○관세화 유예 종료 시점인 2004년을 앞두고 2003년 들어 관세화 유예 지속과 

관세화로 전환 여부를 놓고 공청회 등이 개최되어 국내 여론이 모아졌다. 이

를 바탕으로 정부는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5에 따라 이해당사국과 쌀 관

세화 유예 연장에 대하여 협상을 시작하였다.

○ 2004년 쌀 협상은 이미 UR 협상에서 합의되었고,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 규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었다.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 Section B 8항을 보면, 관세화 유예의 특별

조치(special treatment)를 지속할지에 관한 모든 협상은 UR 농업협상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는 마지막 해인 2004년 시작하여 끝내야만 하는 것으

로 명시되어 있다. 

- 한편,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 ‘추가적이며 수락 가능한 양허’를 제

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2004년 1월 20일, 우리나라는 쌀 협상 개시 의사를 WTO에 공식 통보하였

다. 쌀 협상 개시 의사가 WTO에 통보된 이후 9개국이 협상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2004년 4월 21일).

- 중국, 미국, 호주, 태국, 파키스탄, 인도, 아르헨티나, 캐나다, 이집트 등이 

우리 쌀 시장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 왔다.

○ 2004년 5월 1차 협상이 시작되었고, 미국과 9차례, 중국과 8차례를 포함하

여 총 50여 차례의 협상이 실시되었다.



11

○주요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에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30일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WTO 사무국에 통보

하였다. 

- 통보 내용 이행에 대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부분과 양자 간 부가 사항 

등은 검증 기간 동안에 협의를 계속하며, 이를 통해 국가별, 쟁점별로 별

도의 합의(문서 형태)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2005년 1월 6일, WTO 사무국이 우리나라가 수정하여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회원국에 회람하였고, 3개월간의 검증을 통해 통보한 원안이 확정되었다.

- 2005년 4월 6일에는 기술적·절차적인 사항 및 양자 간의 부가적인 사항

에 대한 합의문 등의 후속 협의가 마무되었다

○ 2005년 4월 12일, WTO는 사무총장 명의로 인증문서를 발급하고, 확정 내용

을 발표하였다.

- 확정 내용에는 이행계획서의 내용과 검증기간 동안 후속 협의 절차를 끝

낸 사항들이 포함되었다.

2.2. 201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 연장

○우리나라는 2004년 쌀 협상을 통해 10년간(2005∼2014년) 쌀 관세화 유예

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1 

- 이행 후 5년차(2009년)에 그동안의 이행 경과에 대하여 중간 점검을 실

시하기로 하였다.

 1 UR 협상과 달리 2004년 쌀 협상에서는 2014년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의 재연장 여

부에 대한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2014년 이후 쌀시장은 관세화로 전환

되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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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관세화 유예 이행 기간에 언제라도 관세화로 전환 가능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관세상당치는 UR 협정에 따라 산

출하되 DDA 협상 결과를 반영하고, 의무수입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

의 수준을 유지하되 DDA 협상 결과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관세화 유예 연장의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기준기간인 1988∼1990년 국내 

소비량의 4.40%에서 7.96% 수준까지 균등 증량하기로 합의하였다. 쌀 의무

수입물량은 2005년 22만 5,575톤에서 관세화 유예 마지막 해인 2014년에는 

40만 8,700톤까지 증량되었다.

- 기존 의무수입물량(2004년 기준, 20만 5천 톤)은 2001년부터 2003년 수

입 실적에 따라 중국(11만 6천 톤), 미국(5만 톤), 태국(3만 톤), 호주(9천 

톤) 4개국에 국별쿼터(country specific quota)를 배정하였다.

- 2014년까지 증량될 물량에 대해서는 국제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국

내 수요가 있을 경우 특수용도 쌀에 대해 제한된 물량을 배정 가능하도

록 합의하였다.  

표 2-2.  연도별 쌀 의무수입물량(백미 기준)
단위: 천 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SQ 205.2 205.2 205.2 205.2 205.2 205.2 205.2 205.2 205.2 205.2

-중국 116.2 116.2 116.2 116.2 116.2 116.2 116.2 116.2 116.2 116.2

-미국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50.1

-태국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호주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MFN 20.3 40.7 61.0 81.4 101.7 122.1 142.4 162.8 183.1 203.5

총계 225.6 245.9 266.3 286.6 307.0 327.3 347.7 368.0 388.4 408.7

(밥쌀용) 22.6 34.4 47.9 63.1 79.8 98.2 104.3 110.4 116.5 122.6

(비율, %) 10 14 18 22 26 30 30 30 30 30

자료: 박동규 외(200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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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 유예 연장 기간 동안 수입방식은 기존의 국영무역 방식을 유지하고 

쿼터 내 관세는 기존의 5%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2004년까지와 달리 의무수입물량 중 일정 비율을 밥쌀용으로 시장에

서 판매하기로 하였다. 

- 2005년 밥쌀용 쌀은 전체 의무수입물량의 10%를 도입하고, 2010년 30% 

수준까지 균등 증량하여 남은 이행 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3. 조기관세화에 대한 논의와 검토

3.1. 조기관세화 논의 배경

○ 2004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 대가로 매년 의무수입물량을 증

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대내외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관

세화 유예를 2014년까지 지속할지 또는 조기에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합

리적인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 2004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 것은 대외여건이 불확실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DDA 농업협상에서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이 논의되고 있

어 국내 쌀산업을 비롯한 농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관세화를 둘러싼 대외여건은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DDA 농업협상

이 지지부진해졌고,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시장개방 수준이 당초 논의되던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 감축 및 의무수입물량 증량 의무

가 없으며, 선진국 민감품목 분류 시에는 관세를 23.3~46.7% 감축하고 

의무수입물량은 3.5~4.5% 수준만 증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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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쌀 협상 시, 2008년 국제 쌀 가격은 350달러/톤, 환율은 1,050～1,100원/

달러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관세화 유예가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 쌀 가격과 환율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 2008년 들어 중립종 국제 쌀값이 1,100달러/톤을 상회하였고, 주요 쌀 수

출국이었던 호주의 수입국 전환 등 국제 쌀의 수급여건이 달라졌다. 

- 한편,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환율은 1,400원/달러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그림 2-1.  국제 쌀 가격 추이

  자료: USDA.

3.2. 조기관세화 추진을 위한 노력

○ 2008년 7월 일부 농업인단체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쌀 조기관세화에 긍

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시장개방에 대응한 쌀산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

다. 이후 쌀 조기관세화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본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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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8년 9월 “쌀 관세화 유예 3년의 평가와 향후 방

향”이란 토론회를 개최하여 조기관세화가 국익에 유리한 것으로 내다봤다.

○ 2009년 4월 정부는 관세화로 전환되더라도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한 쌀 수입

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쌀 관세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쌀 특별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전국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9월까지 결론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 2010년 관세화로 전환하려면 2009년 9월까지 WTO에 관세화 관련 계획

을 통보해야 했다.

○그러나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관세화 전환 시 개도국 지위 보장이 어렵고 관

세화 전환을 계기로 쌀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면서 조

기관세화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쌀산업발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조기관세화를 

포함한 쌀산업 문제 전반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WTO 통보시한을 넘기며 2010년 관세화 추진은 무산되었다. 

○ 2010년 2월 들어 정부는 조기관세화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였고, 쌀특위에

서 조기관세화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 여전히 조기관세화에 

반대하는 주장과 쌀 직불제 개선에 대한 요구 등으로 조기관세화에 대한 농

민단체의 의견수렴이 어려웠다. 

○이처럼 관세화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2011년 조기관

세화도 무산되었다. 이후 조기관세화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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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화 유예 20년의 평가

4.1. 수입쌀 선호도 낮고, 재고 발생

○ 2006년 밥쌀용 수입쌀의 도입 초기에는 수입쌀 시판에 대한 반대 시위가 발

생하는 등 밥쌀용 수입쌀 판매가 원활하지 못하였다.

○당초 밥쌀용 수입쌀 공매의 입찰참여 자격은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의 도·소

매업체 등으로 설정하여 운용하였으나, 수입쌀 판매율이 저조하여 참여 조

건은 완화되었다. 

○공매 입찰 참여 조건의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입쌀 판매가 원활하지 못

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국내산 재고량이 누증된 시기에 도입된 2008년분, 2009년분 밥쌀용 수입쌀

은 재고가 발생하였고, 일부 물량이 주정용으로 특별처리되기도 하였다.

표 2-3.  밥쌀용 수입쌀 도입량과 판매량 추이

단위: 천 톤

구  분 ’05년분 ’06년분 ’07년분 ’08년분 ’09년분 ’10년분 ’11년분

도입물량 21.6 34.4 46.9 63.1 79.8 98.2 104.3 

판매물량 21.6 34.4 46.9 38.1 45.0 98.2 104.3 

가공용 전환 등 - - - 25.0 34.8 -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

○밥쌀용 수입쌀은 2006년 4월부터 시판되었으며, 미국산 1등급은 국내산 가

격의 65%, 중국산 1등급은 62% 수준에서 낙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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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작황에 따라 흉작이었던 시기에는 국내 산지 가격의 70~80% 수준,

풍작이었던 경우에는 국내산의 30~40% 수준까지 낙찰가격이 하락하였다.

○ 중국 및 미국산 1등급이 평균적으로 국내산 가격의 60~65% 수준에 낙찰된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수입쌀에 대한 선호도가 국내산보다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2-2.  수입쌀 낙찰가격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  

4.2. 관세화 유예기간 중 관세화로 전환했더라도 수입량 증가 없었을 것

○ 2004년 쌀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한 대가로 의무수입

물량을 2005년 22만 6천 톤에서 40만 9천 톤까지 증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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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조기관세화를 실시하였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매년 도입해야 할 의

무수입물량이 감소하고 MMA 초과 수입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2009년 조기관세화 시, 2014년 의무수입쌀의 누적물량은 402만 톤으로 관세

화 유예를 유지한 현재보다 30만 5천 톤 줄어들 수 있었다.

○더구나 2014년 이후 의무수입물량은 매년 10만 2천 톤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2-3.  2009년 조기관세화 시 의무수입물량

<연도별 의무수입물량> <연도별 누적 의무수입물량>

관세화 유예 유지

조기관세화 경우

관세화 유예 유지

조기관세화 경우

○ 2004년 쌀 협상에서 DDA 협상과 국제 쌀 가격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다. 그러나 DDA 협상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

되고 국제 쌀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에 관세를 적용한 수입쌀 가격을 고려

하면 유예 기간에 관세화로 전환했더라도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한 수입은 없

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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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이후 도입된 밥쌀용 수입쌀 도입가격에 관세 513%를 적용하면 수입

쌀 가격이 국내산 가격보다 높았을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를 포함한 2006년의 미국산과 중국산 1등급 밥쌀용 수입쌀 가격은 국내

산에 비해 각각 84%, 85% 높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제 쌀 가격 상승으로 2008년 이후 미국산과 중국산 밥쌀용 수입쌀 

가격은 국내산에 비해 2∼3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4.  조기 관세화 가정 시 과거 수입쌀 공급 가격 추정

미국산 1등급
중국산 1등급

관

세

관

세

국내산

도입 도입
단가 단가

 주: 수입쌀 가격은 밥쌀용(미국산 1등급, 중국산 1등급) 도입원가에 관세 513%를 적용한 

가격으로, 수입제비용 등은 고려되지 않았음.

4.3. 쌀 수출지원 및 해외 원조의 한계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쌀 

수급은 공급과잉 기조에 있다.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쌀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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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고려할 수 있으나, 관세화 유예에 따른 제약과 국내외 쌀 가격 차이 등

으로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쌀 수출과 관련된 지원 및 정책이 거의 없는 조건에서 일부 쌀을 

수출해 오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수출업체 및 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고, 

해외 쌀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면 국내산 쌀의 수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로 국내 쌀을 수출하는 데 제약을 

받아 왔다. 즉, 관세화를 유예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출은 국제적 제소의 

위험이 컸고, 이로 인해 수출 물량, 수출가격, 물류비 등에 대한 지원은 한계

가 있었다.

- UR 농업 협정에 의해 관세화 유예 시에는 의무수입물량을 증량하되, “효

과적 생산제한조치”와 수출 보조에 대한 금지를 적용받았다. 

- 2010년 쌀 수출협회는 국내산 구곡을 가공용 방출가격으로 수출업체들

이 구입하게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수출업체에 구곡을 

저가로 방출하고 이를 수출할 경우 발생되는 차액이 수출보조로 간주될 

것으로 우려하여 결국 허용되지 못하였다. 

○한편, 국내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해외 식량 원조를 고려할 있

었지만 한계는 존재하였다. 

-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에 식량 원조를 실시할 경우 대상 국가에 이미 쌀

을 수출하였거나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았

고, 해외 원조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 WTO 농업협정 10조에 식량원조가 수출보조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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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쌀 관세화 전환을 둘러싼 주요 쟁점

1.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현상유지) 가능성

1.1.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세화 전환 여부에 대한 찬반 엇갈려

○WTO 농업협정상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14년 들

어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설명회, 공청

회 등이 개최되었다.2

- 정부 주최 토론회(2014. 4. 3.), 권역별 설명회(7회) 등이 다수 개최되었다.

- 6월 30일에는 정부가 주최한 공청회가 있었으며, 7월 11일에는 국회 공

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있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14년 관세화 유예 종료 후 관세화 유예 재연장 여부

에 대한 근거가 없어 관세화 이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rice/main.html, 201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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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화 유예연장을 위해 의무수입물량을 증량할 경우 이는 국내 쌀산업

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세화 이행이 불가

피하다고 주장하였다. 

- 필리핀의 의무면제(waiver) 협상사례를 보면 쌀 의무수입물량 증량뿐만 

아니라 타 품목에 대한 양보를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의무면제는 선택가

능한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연구 기관 및 학계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경

우, 수입산 쌀 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아져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한 수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일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의무수입물량을 늘리지 않고 관세화 유예 

지속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현상유지론(Standstill)’이 제기되었다.

- UR 협상에 따라 선진국은 5년간, 개발도상국은 10년간 관세감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UR 협상 이후 국제무역의 규칙을 정하는 DDA 협

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쌀도 현재의 개방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현상유지’ 가능성을 예단할 필요가 없으며 WTO에 통보 후 상대국의 반

응을 보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관세화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현상유지론에 대해 많은 통상전문가들은 UR 협정에서 관세화 의무를 유예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쌀 관세화 이행을 하는 것으로 

DDA 협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모든 WTO 회원국들은 UR 협상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였고 DDA 협

상이 타결되지 않아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쌀은 UR 협

상의 관세화 의무를 이제야 이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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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부는 관세화 추가 연장 불가 선언

○정부는 국내외 법률전문가 자문, 필리핀 사례 등을 검토하여 관세화 유예 추

가 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쌀 관세화 의무는 UR 협상 결과에 따른 것이며, 지난 20년 동안의 관세

화 유예의 특별조치에서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WTO 원칙으로 복귀하

는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쌀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농산물은 이미 관세화를 

이행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연장은 WTO 회원국들의 동

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대가 제공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주요국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의견을 타진한 결과, 의무면제 

등을 통한 관세화 유예를 다시 연장하게 되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고 밝혔다.

- 만약 관세화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

우, 이의제기 가능성 높고, 분쟁에서 패소 시 불리한 조건하에서 관세화

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2. 관세상당치 계산 방식 및 수준

2.1. 관세상당치 513% 산출

○관세화 이행을 위해서는 기준 연도의 국내외 쌀 가격 차이를 고려한 관세상

당치 산출이 필요하다. 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는 관세상당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쌀 관련 HS코드는 4단위 기준이 원칙이지만 그 이상 세분도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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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상당치 산출의 기준 연도는 1986~1988년으로 고정되어 있다. 

- 국내가격의 경우 국내시장에서의 대표적인 도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이용이 불가능하면 추정가격을 이용할 수 있다. 

- 외부가격인 국제가격으로는 수입국 실제 평균수입가격을 이용하되 불가

능할 경우 인접국가의 적절한 평균수입가격을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수출국의 수출가격에 기타 관련 제비용 등을 추정하여 합산한 값을 적용

할 수 있다.

- 환율의 경우 국내외 가격자료와 동일한 기간의 연평균 값을 적용하고, 

품질 및 품종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관세상당치는 적용되는 국내가격 및 국제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국

내 쌀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WTO 회원국의 검증에 방어가능하면서 최대한 

높은 수준의 관세상당치를 산출할 수 있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을 선택하여

야 한다.

○ 2000년 이후 관세화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였으며 

대부분이 400~500%이고 일부 500%를 넘는 연구결과도 있었다.3

-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국제가격으로 ‘인접국 수입가격’ 활용가능 규정

을 이용하여 일본이 관세화 전환 당시 사용했던 수입가격을 사용하였다.

- 국내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일부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격을 이용한 경우도 있다.

○박동규 외(2009) 연구에서는 외부가격으로 중국의 수입가격 사용방안을 처

 3 한두봉 외(1999) 426%, 김배성 외(2004) 447%, 서진교 외(2004) 426~502%의 관세

상당치가 산출되었다. 한두봉 외(2004)에서는 적용되는 국제가격과 연도에 따라 관

세상당치를 440~688%로 계산하였다.



25

음으로 제기하였다.  

- 일본의 관세화 당시 사용했던 수입가격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해

서 우리가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중국의 수입가격 인용에도 특별한 문제

점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일본 수입가격, 중국의 수입가격, 주요 수출국 가격 등을 고려하여 

관세상당치 산출 및 비교를 통해 중국의 수입가격 사용이 가장 유리하다

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WTO에 제출된 관세상당치에서 국내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

사한 중품과 상품가격의 평균이 적용되었다.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쌀 도매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을 원

시자료로 사용하였고, 농협중앙회의 농가판매가격과 산지 쌀값은 대표도

매가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을 이용하

였다.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상품과 중품가격을 평균하여 사용한 것은 그 

당시 상품과 중품의 유통비율이 없기 때문이다.

표 3-1.  관세상당치 산출을 위한 국내산 가격

구   분 단위 1986 1987 1988

도매가격(상품)
원/80kg 73,600 76,047 83,893

원/kg 920 951 1,049

도매가격(중품)
원/80kg 71,367 73,900 81,713

원/kg 892 924 1,021

평균가격
원/80kg 72,484 74,974 82,803

원/kg 906 938 1,035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송주호. 2014. “2015 쌀 관세화 전환과 향후전망.” GS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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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가격(국제가격)의 경우 1986~1988년 사이 국내 수입가격이 존재하나, 

수입물량이 매우 적었고, 수입용도 또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5 해

당 기간 인접국인 중국의 쌀 수입가격을 이용하였다. 

○기준 연도 중국의 쌀 수입량은 연평균 약 40만 톤이며 평균 수입단가는 톤

당 183달러였다. 

- 일본의 수입가격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의 수출가격 등 여러 대안들이 검

토되었으나, 중국의 수입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나타났다.

○관세상당치 산정방법에는 1986~1988년의 기간에 국내외 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단일 관세상당치를 산출하거나 매년 관세상당치를 산출한 후 평균 

관세상당치를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6

표 3-2.  관세상당치 산출

구  분 1986 1987 1988 평균

국내가격(원/kg) 906 938 1,035 959

국제가격(원/kg) 138 122  176 145

관세상당치(%) 557 669  488 571

자료: 송주호(2014) 재인용.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매년 관세상당치를 계산하고 평균하는 방식이 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상당치(571%)를 얻을 수 있다.

 5 “1986~1988년 동안 수입된 물량은 연평균 790톤으로 극히 미미한 물량(국내소비량

의 0.02%)이고 당시 쌀 수입은 제한되고 있었으며 ｢대외무역법｣에 의거한 외화획득

용 원자재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송주호 2014).

 6 “TE 산출방식에 대한 통일된 적용방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UR 협상 시 우리나

라, 호주, 일본은 종가세 계산을 위해 3년 평균 TE 산출방식을 이용하였고, 미국은 

단일 TE 산출방식을 사용하였다”(송주호 2014).



27

-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을 각 3개년 평균하여 관세상당치를 계산하면 561%

로 산출된다.

2.2. 종가세 방식으로 결정

○관세화 전환 시, 관세 부과의 방식은 종량세와 종가세로 구분할 수 있다.

- 종량세는 수입품의 무게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보통 원/kg

으로 표시되며, 수입 가격이 폭락하거나 수입단가를 저가로 신고하는 것

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 종가세는 수입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표 3-3.  종량세와 종가세의 장·단점

종량세

- 수입가격과 상관없이 무게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액 산정이 용이하여 행정상 능률 제고 가능

- 과세의 공평성이 결여될 가능성 높고, 재정수입 확보 어려움

종가세

- 수입가격(국제가격)에 대한 일정 비율의 관세를 부과

-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 세율은 백분비로 정해짐

- 관세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인력과 자원이 많이 소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 󰡔쌀 관세화 유예 종료 프레스킷󰡕.

○정부는 국내외 가격 차이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량세보다 종가

세 적용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준 연도 대비 국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대만과 달리 종가세 형태로 관세를 부

과하기로 하였다. 

○환율을 1,048.2원/달러(2014년 추정치), 관세 외 수입비용은 없는 것으로 가정 

시, 국제 쌀값이 116달러/톤 이상이면 종가세 적용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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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쌀값이 100달러/톤일 경우 종량세(5만 9,520원/80kg)가 종가세(5만 

1,404원/80kg)보다 높다. 반면, 국제가격이 800달러/톤이면 종량세는 5만 

9,520원으로 같지만 종가세의 경우 41만 1,230원으로 보호효과가 커진다.

표 3-4.  국제가격에 따른 종가세와 종량세 차이

국제 쌀 가격(달러/톤) 100 200 400 600 800

수입쌀 가격(원/80kg) 8,386 16,771 33,542 50,314 67,085

종량세(744원/kg) 부과 시 

국내공급가격(원/80kg)

관세(원/80kg) 59,520 59,520 59,520 59,520 59,520

계 67,906 76,291 93,062 109,834 126,605

종가세(513%) 부과 시 

국내공급가격(원/80kg)

관세(원/80kg) 51,404 102,807 205,615 308,422 411,230

계 59,789 119,579 239,157 358,736 478,315

주: 환율은 2014년 추정치인 1,048.2원/달러를 적용하였고, 계산의 단순화를 위하여 관세

를 제외한 수입비용은 고려하지 않았음.

3. 향후 관세 감축 가능성

○쌀 관세화 이후 적용될 관세율은 WTO에 통보한 513%가 적용되지만 향후 

FTA와 DDA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제외되고, 최근 한·중 FTA에서도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향후 추진될 

모든 FTA와 TPP에서 쌀을 관세 철폐 또는 감축 대상품목에서 제외하여 지

속적으로 보호할 방침”7이기 때문에 FTA 추진으로 쌀 관세율이 감축될 가

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7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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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DDA 협상에서의 관세감축률(4차 수정안, 2008. 12.)

구분
일반품목 
감축률

민감품목 감축률

비고1/3 이탈
(Deviation)

1/2 이탈
(Deviation)

2/3 이탈
(Deviation)

선진국 70% 46.7% 35.0% 23.3%
이행기간 5년, 
TRQ 추가증량

개도국

46.7% 31.1% 23.4% 15.4%
이행기간 10년, 
TRQ 추가증량

특별품목
전체 세번의 12%까지 지정 가능,

평균관세감축률 11%,
전체 세번의 5%까지는 관세감축 면제 가능

식량안보,
생계보장,

농촌개발 기준

주 1) 일반감축률은 선진국 양허관세율이 75% 초과 시, 개도국은 130% 초과 시 기준 감축률임.

2) 민감품목 관세감축률의 이탈(deviation) 정도는 개별 국가가 선택 가능함.

자료: 송주호(2014) 재인용.

- 일본과 대만은 각각 1999년, 2003년 쌀 관세화로 전환하였으나, 초기 설

정한 관세를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FTA 협상에서 정부는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개방의 정도, 품목 등을 결

정하고 협상할 수 있으나, 다자간 협상인 DDA 협상의 경우 타결된 내용을 

회원국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DDA 협상은 진전이 거의 없으며, 타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관세 감축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도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DDA 협상은 2001년에 시작되어 2008년에는 협상타결이 시도되었으나 

결렬되었고, 이후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 2013년 말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협정 등 일부 내용에 

대한 합의문이 도출되었고, 이를 2014년 11월 27일 최종 채택하였으나 

여전히 10대 쟁점사항을 두고 이견이 많아 타결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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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2008년에 공표된 4차 수정안에 따르면 

관세감축은 크지 않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 쌀이 DDA 협상에서 선진국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면 5년간 관세를 23.3~ 

46.7% 감축해야 하고 TRQ를 3.5~4.5% 증량하여야 한다.

- DDA 협상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어도 관세율을 23.3%만 감축할 수 있

기 때문에 393%의 쌀 관세율은 유지 가능하여 국내 쌀산업 보호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쌀이 분류되면 관세감축과 TRQ 증량을 하지 않아

도 된다.

4. 기타 논의 사항

4.1. ｢양곡관리법｣ 개정 필요 여부

○일각에서는 관세화 전환 이전 ｢양곡관리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쌀 수입허가제 폐지는 국회가 ｢양

곡관리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은 관세화 시행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입장

을 밝혔다.8

- 현행 ｢양곡관리법｣(제12조 제1항)9은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

 8 농림축산식품부, 쌀 관세화 유예종료 대응 관련 설명자료(2014. 7. 18.).

 9 ｢양곡관리법｣ 제12조 (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를 보면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

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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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5%)로 미곡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

록 규정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사항(관세화 시 적용되는 고율관세 수입)

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 

- 법률회사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관세화는 시장접근물량 

이외 물량의 수입을 자유화하는 것이므로,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 관세

화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민변이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국회

가 관세화 전환 이전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내

렸다(2014. 12. 25.).

4.2.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여부

○쌀 관세화 전환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

갈렸다.

○정부는 ‘쌀 관세화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 국회의 비준동의를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나, 국회 비준동의에 관한 사항은 WTO 검증이 완료

된 이후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 국회 비준동의는 관련 법상 사전에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통상조약의 

서명 후에 받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10

(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분말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한다)을 수입하

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사용용도 등을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10 ｢통상절차법｣ 제13조 ① 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 후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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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부에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후에 양허표 수정을 확정해야 할 것

을 주장하였다. 

- 관세화는 관련 법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한 사안이며, 헌법에서 입법 관

련한 내용은 국회 비준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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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외국의 사례

1. 일본

1.1. 특례조치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UR 협상에서 쌀 관세화 유예 특례조치를 승인받

았다.

-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은 일본의 경우 쌀 관세화를 6년간(’95~’00) 유예

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방식에 따라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

기로 합의하였다.

○이행 첫 해의 MMA 물량은 국내소비량(’86~’88)의 4% 수준으로 매년 0.8% 

증량하고 2000년에는 8%까지 의무수입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유예 첫 해의 의무수입물량은 42만 6,000톤이었고, 2000년에는 85만 

2,000톤까지 증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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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관세화 전 MMA 물량

은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합의하였다.

1.2. 조기관세화 전환 배경

○쌀 관세화 유예 이후 작황의 연속적인 호조로 쌀 생산 과잉이 나타났고 이는 

재고량 증가와 쌀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 1996년 8월 재고량은 294만 톤으로 1995년(161만 톤)에 비해 크게 늘어

났고, 이듬해 10월 말 재고는 391만 톤으로 이행 첫해보다 143% 증가하

였다(박동규 외 2013). 

- 정부의 쌀 재고량이 역대 3번째로 많았던 1997년의 자주유통미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로 하락한 1만 7,626엔/60kg이었다.

○일본농림수산성은 당면한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쌀 정책을 

긴급 공표하였다.

- 긴급생산조정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생산조정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96만 3천 ha로 책정하였고 쌀 수급균형과 농가 안정을 위한 도작경영안

정대책도 도입하였다.

○하지만 매년 의무적으로 증량되는 MMA 물량(0.8%)은 일본 정부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 3년간 154만 톤의 MMA 물량이 수입되었고 그중 가공용으로 59만 톤, 

주식용 8만 톤, 해외원조로 46만 톤을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1998년 10

월 기준 42만 톤의 재고가 남았다(김태곤 2002). 

○풍년과 의무수입으로 쌀 재고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본정부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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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기관세화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 관세화 유예 시, 매년 의무적으로 8만 5천 톤을 수입해야 하지만 관세화

로 전환할 경우, 의무수입물량은 4만 3천 톤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 1999년에 조기관세화를 실시할 경우 2000년 이후에는 매년 8만 5천 톤

의 의무수입물량을 감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고율관세를 적용할 경우 TRQ 이외 수입될 쌀의 가격은 국내산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아져 추가수입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았다.

그림 4-1.  일본의 쌀 관세화 유예/전환 시기에 따른 MMA 물량

단위: 만 톤(현미기준)

자료: 박동규 외(2013) 재인용.

○이에 일본은 자국의 쌀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6년을 다 채우지 않

고 1999년 4월부터 관세화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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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화 추진 과정

○쌀 조기관세화를 위한 일본 내 합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박동규 외 2013).

- 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의 관세화 유예 관련 협정 분석(1998. 10.)

- 전국농협중앙회는 쌀 관세화 유예 특례조치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농림수

산물무역대책특별위원회에서 관세화 관련 집중 토의 시행(1998. 11.)

- 3자 회의(자민당, 농협계통조직, 농림수산성)에서 관세화 전환 합의(1998. 12. 17.)

- 결정된 내용을 WTO 사무국에 통보(1998. 12. 21.)

○하지만 호주, EU,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4개국은 WTO에 제출된 수정양허

표의 관세상당치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 일본 정부는 이의제기국과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수입허가제를 수입신

고제로 바꾸는 관계법을 개정하였고 1999년 4월 1일부터 일방적으로 관

세화로 전환하였다.

1.4. 관세화 내용 

○관세화 이행 시기는 1999년 4월 1일이며 ｢농업협정문 부속서 5｣에 의거하여 

관세화 시점의 의무수입물량인 76만 7천 톤(7.2%)의 수입을 유지하고 이를 

정부가 관리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관세화 전환 시, 수입쌀의 관세상당치를 kg당 402엔으로 하는 종량

세를 적용하였다.

- 수입쌀 가격하락 및 저가 수입에 대한 안정적인 국경조치로서 수입가격

이 변동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세상당치 산출을 위해서 국내가격은 기준 연도에 일본 식량청이 조사

한 ｢미맥 등의 가격조사｣ 자료의 상급미의 도매가격11을 이용하였고 국

제가격은 실제 수입한 가격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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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일본의 관세상당치 산출 근거
단위: 엔/kg

기준 연도
국제가격(A)
(수입CIF가격)

국내가격(B)
(상품 정미도매가격)

B-A

1986 29 438 409

1987 31 435 404

1988 37 429 392

3년 평균 402

자료: 김태곤 외(2004).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실제로 적용된 관세는 유예기간 동안 15% 삭감한 수준으로 1999년 351.2엔/kg, 

2000년 이후에는 341엔/kg이다.

1.5. 관세화 결과

○조기관세화 직후, 관세화 관련 별도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

입될 물량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본 정부는 쌀 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 쌀 가격하락과 농가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도작경영안정제(1998), 

도작경영안정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도작소득기반확보대책(2004)과 호별

소득보상제도(2011) 등은 관세화와 직접적인 상관없이 도입되었다.

○조기 관세화 이행으로 2000년 이후 의무수입물량은 당초 85만 2천 톤(현미

기준)에서 76만 7천 톤으로 감소하였다.

11 상급미 유통 비중은 1986~88년도 소비량의 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태곤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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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수입물량은 국내산 쌀로 경쟁하기 힘든 저가 가공용(된장, 떡 등) 제품

을 생산하기 위해 연간 20~30만 톤이 소비되고 있다. 

- 또한 식량원조규약에 따라 일본의 원조용 약속물량(밀가루 30만 톤)은 

대부분 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조약속물량을 쌀로 환산하면 약 19만 

톤에 상당하는 물량이다. 

○쌀 관세화 이후 일본의 TRQ 초과 수입량을 보면 200톤을 상회하는 연도도 

있었으나 대부분 100톤 내외에서 수입되었다. 2009년 이후는 평균 수입량이 

50톤 내외로 감소하였다(박동규 외 2013).

그림 4-2.  일본의 TRQ 초과 수입량

 수입량(톤)                                                                     건당 수입량(톤)

수입량

건당 수입량

자료: 박동규 외(2013) 재인용.

○초과 수입된 쌀의 대부분은 일본 거주 외국인용이나 시험용 등 제한적인 용

도로 사용되었고 수입국은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 건도 299건(’06)에서 146건(’11)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수입량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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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관세화 전환 이후 의무수입물량 외 추가수입이 거의 없어 국내 쌀산

업에 영향이 거의 없었으며 향후에도 초과 수입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문

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반면, 상업적 목적의 쌀 수출물량은 연도별로 변동하고 있지만 증가추세에 

있다.

- 2012년에는 상업적 목적의 쌀 수출량이 4만 9천 톤까지 늘어났으며 

2013년은 1만 9천 톤으로 감소하였다.

- 관세화 이후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쌀에 비해 상업적 목적의 

쌀 수출이 훨씬 많다.

그림 4-3.  일본의 상업적 목적의 쌀 수출량 변화

자료: <http://www.komenet.jp/>.

○관세화와 상관없이 쌀 생산과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1인당 

쌀 소비량은 2012년 기준 57.8kg까지 감소하였다.

- 식용만을 목적으로 쌀을 재배하는 과거 영농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가공

용, 사료용, 비축미를 목적으로 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고 정부는 

이들 농가들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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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

2.1. 특례조치

○대만은 2002년 WTO에 가입하면서 한국‧일본과 마찬가지로 쌀에 대한 특례

조치로 1년간 관세화 유예를 적용받았다. 

- 선진국 지위를 적용받아 2002년부터 기준 연도 소비량의 8%(14만 4,720

톤)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 의무수입물량의 65%는 국가가 수입하고 나머지 35%는 민간에서 수입하

기로 하였다.

○ 2002년 말까지 관세화 유예 종료 후 관세화로 전환할지 또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지 논의하기로 하였다.

○의무수입물량 내 쌀 관세율은 0%이지만 쌀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10~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2.2. 관세화 전환 배경

○대만은 WTO 가입 이전부터 쌀 생산과 소비 모두 감소추세였다. 하지만 소

비량 감소가 생산량 감소보다 빨라 초과공급이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대만 정부는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WTO 가입에 따른 의무수입물량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초과공급물량

은 이전에 비해 훨씬 증가하고 대만 정부는 쌀 수급불균형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박동규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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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96년 기준 대만의 쌀 총 공급량은 소비량보다 35.8% 많았으며, 

2001/02년에도 총 공급량이 소비량에 비해 23.3% 많았다.

- 의무수입물량의 국내시장 도입으로 인해 2003/04년 기준 총 공급량은 소

비량보다 34.3% 많아 쌀 수급불균형은 심화되었다.

○또한 관세화 유예 연장을 할 경우, MMA 증량이 일본과 같이 연간 0.8% 이

상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쌀 수급의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정정길 2004).

- 대만 정부는 일본처럼 수입쌀에 높은 관세(종량세)를 부과할 경우 TRQ

이외 수입될 물량은 미비할 것으로 내다보았고 나아가 쌀 수급관리가 용

이하다고 보았다.

○결국, 농가 경영안정과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2002년 9월 30일 WTO 사무국

에 관세화 전환을 통보하였다.  

2.3. 관세화 추진 과정

○대만은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2003년 1월 1일부터 관세화 

이행을 결정하였다. 

○쌀 관세화 전환을 위해 수정양허표를 2002년 9월 30일 WTO에 통보하였으

며 관세화 전환을 위해 ｢세관수입세칙｣ 및 ｢식량관리법｣ 수정안을 12월 31

일 총통령으로 공포 및 시행하였다.

○대만이 제출한 수정양허표에 대해 미국, 호주, 태국 3개국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 높은 관세상당치 결과에 대한 반박과 최종양허표에 국별 쿼터 배정을 요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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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동안 양자협의를 거친 대만은 2007년 7월 4일 WTO로부터 양허

표를 최종 승인받았다.

2.4. 관세화 내용

○대만은 관세상당치 산출을 위해 ‘대만의 가입을 위한 실무작업반 보고서’의 

175항에서 양허한 바를 따라 기준 연도를 1986∼1988년에서 1990∼1992년

으로 변경하였다.

 

○국내 가격은 대만 시장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의 도매가격을 대표가

격으로 사용하였고12 국제가격의 경우 태국에서 수입된 가격을 적용하였다.

○대만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종량세를 적용하여 53NT$/kg의 관세상당치를 산

출하였다.

표 4-2.  대만의 쌀 관세상당치 산출
단위: NT$/kg

기준 연도
국내가격
(a)

국외가격
(b)

가격차
(a)-(b)

1990 62 8 54

1991 62 8 54

1992 60 9 51

평 균 61 8 53

자료: 박동규 외(2013) 재인용.

12 대만의 국내가격은 1999년 소비량의 43%를 차지하는 국내산 ‘브랜드쌀’의 가격을 

대표가격으로 선정하였으나 기준 연도의 통계가 없기 때문에 1999∼2001년간의 월

별 평균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단순평균치를 도매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것을 

사용하였다(김태곤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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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국내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특별

긴급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의무수입물량 중 65%는 국영무역으로 수입하고 나머지 35%는 민간 기업이 

담당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TRQ 중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수입 물량 65%도 적절한 시기에 식

용으로 매도하고 수입된 쌀은 사료용이나 국외 원조용으로 사용을 금지시켰다.

○의무수입물량 중 일부를 미국(64,634톤), 호주(18,634톤), 태국(8,300톤), 이

집트(2,500톤)에 국별쿼터로 배정하였다.

2.5. 관세화 결과

○대만은 1년 관세화 유예 후, 관세화로 전환함으로써 의무수입물량은 늘지 

않고 개방 초기 물량을 유지하였다. 현재까지 MMA 이외 쌀 수입물량은 연

간 500톤으로 이는 MMA 물량의 약 0.3%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박동규 

외 2013).

- 하지만 대만의 무역통계자료는 국별자료만을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정

확히 TRQ 초과수입량이 얼마인지 구분하기는 어렵다.

○관세화 직후, 대만 내 벼 가격은 시장개방에 대한 불안으로 일시적으로 하락

하였다. 하지만 이듬해 벼 가격은 2002년 수준으로 회복하였는데 이는 TRQ 

초과물량이 미비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았기 때문이다.

- 관세화 이후 2003년 벼 가격은 kg당 16.1NT$로 2002년 18.8NT$보다  

약 15% 하락하였다. 이는 2003년 작황 호조와 쌀시장 개방에 따른 유통

업자의 불안 심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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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0월, 산지 쌀값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자 대만 정부가 ‘쌀 

농가 현금구조 조치’를 발동하였고, 기준가격과의 차액분을 쌀 재배농가

에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 또한 ‘여량수매제’ 실시와 쌀 휴경보조금 단가 인상 등을 통해 일시적 가

격하락에 대응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대만은 쌀 관세화로 전환한 2003년에 일시적 혼란을 겪었으나, 이후 국내 쌀 

생산기반과 쌀 가격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세화가 대

만의 쌀산업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 2013년 현재 수입쌀은 대만 국내산 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만산 쌀 가격은 2kg당 249NT$이지만 미국산 국보의 가격은 355~385NT$, 

일본 고시히카리는 522~600NT$로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다(박동규 

외 2013). 

3. 필리핀

3.1. 특례조치

○필리핀은 UR 협상에서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를 받았다.

- 필리핀은 개도국 지위를 적용받아 2004년까지 10년간 첫 번째 관세화 유

예를 받고 매년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 의무수입물량은 첫해 6만 톤에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4년에는 24만 

톤으로 증량하여 수입하였다. 쿼터 내 관세율은 50%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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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에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에 의거하여 쌀 관세화 재협상을 실시하였

으며 7년간(’05~’12)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였다. 

- 유예 연장 대가로 태국, 중국, 호주 3개국에 13만 8천 톤의 국별 쿼터를 

배분하였고 의무수입물량이 기존 물량 대비 46% 늘어나 35만 톤으로 증

량하였다.

- 쿼터 내 관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하였다. 

3.2. 쌀 관세화 추가연장 배경

○필리핀은 의무수입물량을 포함해서 연간 100~200만 톤의 쌀을 수입하고 있

는데 의무수입물량(80만 톤)을 늘린다 할지라도 필리핀 자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쌀은 필리핀 내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품목이며 소규모 영세 쌀 농가, 

식량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이주명 2013).

3.3. 의무면제(waiver)협상 경과

○ 2차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 2011년 11월 22일 필리핀은 WTO 농업위원회

에 쌀 관세화 추가연장 의사를 통보하였다. 

- WTO 농업협정문에 근거하여 관세화 추가유예 협상을 통지하고 2012년 

2월 22일까지 회원국들의 이의제기 신청을 받았다.

- 이에 따라 미국, 중국, 태국, 인도, 호주, 캐나다, 베트남, 파키스탄, 엘살

바도르 총 9개국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미국, 호주 등이 비공식 양자 협상에서 농업협정문에 근거한 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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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추가연장은 불가하다며 반대하자 필리핀은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9조 3항에 근거해 의무면제(waiver)를 신청하였다(이주명 2013).

○필리핀의 의무면제협상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 필리핀은 농업협정문에 근거하여 쌀 관세화 3차 유예를 시도했지만 상대

국들이 반대(2011. 11.)

- 마라케쉬 협정 제9.3조에 의한 의무면제 요청(2012. 3.)

-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의무면제 협상 결렬(2012. 6.)

- 쌀 관련 보상은 상호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쌀 이외 보상에 대한 

합의는 실패(2012. 11.)

- WTO 상품무역이사회의 의무면제 요청 안건에 쌀 의무수입물량, 쿼터 

내 관세율 인하와 국별 쿼터 등 양허안 제시했지만 결렬(2013. 8.)

- WTO 상품무역이사회, 필리핀의 쌀 관세화에 대하여 5년간 의무면제 승

인(2014. 6.)

3.4. 의무면제 협상 결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는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대폭적인 양보

안을 요구하였고 필리핀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하였다.

- 의무수입물량을 기존 35만 톤에서 80만 5천 톤으로 현재의 2.3배로 증량

하고 쿼터 내 관세율도 40%에서 35%로 인하함과 동시에 국가별 쿼터를 

희망한 호주, 중국, 인도 등 7개국에 쿼터를 할당하였다. 

○쌀 이외 보상 관심 국가(미국, 호주, 캐나다, 태국)는 협상 초기부터 필리핀 

정부가 민감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하였고 몇 번의 협상결렬이 

있었으나 결국, 양자 간 합의를 이루었다. 

- 합의문서는 서로 교환을 했으며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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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쌀을 제외한 다른 품목에 있어서도 상당한 양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무면제에 대한 대가로 증량된 쌀 의무수입물량 및 쿼터 등의 양허사항은 

의무면제 기간 동안만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필리핀은 매년 WTO 각료회의에서 의무면제가 여전히 필요한지 여부

와 이행상황에 대해 검토를 받아야 하고 약속된 양허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무면제가 종료되며 자동적으로 관세화를 시행하기로 하였다.13

표 4-3.  필리핀의 쌀 양허안

구   분 특별대우 특별대우(연장) 의무면제

적용기간 10년(’95∼’04) 7년(’05. 7∼’12. 6.) 5년(’12. 7∼’17. 6.)

법적근거 WTO 농업협정 WTO 농업협정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MMA 물량(톤) 350,000 645,134 805,200

MMA 세율(%) 40 40 40→35

국가별

쿼터

(톤)

호주 15,000  15,000  15,000

중국 25,000  40,000  50,000

엘살바도르 -   4,000   4,000

인도 -  40,000  50,000

파키스탄 -  40,000  50,000

베트남 - 228,067 293,100

태국 98,000 - -

관세화 유예 유예
’17.7.1일부터 
관세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인용 및 보완.

13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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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일본, 대만은 관세화 전환 이후 의무수입물량 외 추가수입이 거의 없어 국내 

쌀산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책정된 관세율이 국내시장 보호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으로 우리나라도 

향후 있을 이의제기국과 검증에서 통보한 관세율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과 대만도 통보한 관세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제

출한 관세율을 인정받았다.

○ 한편, 관세화에 대한 불안감은 수확기 산지거래를 위축시켜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 

- 대만은 쌀 관세화 전환 첫 해에 가격이 급락한 후 이듬해 회복되었다.

- 우리나라도 밥쌀용 수입쌀이 처음 도입되기 전인 2005년산 수확기에 생

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투매현상이 발생하여 일시

적으로 쌀 가격이 급락하였다. 2005년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4.6% 감소

하였으나, 수확기 산지 쌀값은 전년보다 13.5% 하락하였다.

 ○ 따라서 관세화의 영향과 수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통하여 불

안감에 의한 투매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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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WTO 통보와 2015년 관세화 이행

1.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

○정부는 2014년 7월 18일 관세율 등 WTO에 통보할 내용을 공식 발표하였으

며 내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이행을 위한 수정 양허표를 9월 30일 WTO

에 통보하였다.

○  WTO의 관세양허표 수정 및 정정절차 제3항(L/4962)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수정양허표에 대하여 3개월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

로 관세화 이행 3개월 전인 9월 30일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였다.14

- 우리나라보다 앞서 쌀 관세화 전환을 한 일본과 대만도 관세화 이행 3개

월 전 WTO에 통보하였다.

14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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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제출한 수정 양허표는 9월 18일 정부 발표내용15과 큰 차이가 없다. 

○수정양허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관세상당치는 571%로 산출하였으며 실적

용 관세율은 513%로 통보하였다. 

-  WTO 협정문에 따라 기준 연도는 1986~1988년으로 하고 국내가격은 대

표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가격을 사용하였으며 외부

가격은 중국의 동 기간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하였다.

- 관세화 이행 시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은 산출된 관세상당치에서 10%(shad-

ow reduction)가 삭감된 513%이다. 이것은 UR 협정에서 우리나라가 개

발도상국 지위를 받았으며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다른 나라가 관세를 감

축한 10%를 일시에 삭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화 전환 후 쌀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여 국

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특별긴급관세는 WTO 농업협정 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수입물량이 일정

기준(종전 수입물량의 5%)을 넘으면 양허관세의 1/3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발동요건이 충족되면 특별긴급관세는 상대국과의 협의 없이 곧바로 조

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일본이나 대만은 쌀 관세화 시 종량세를 부과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수입가격

에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종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현재 국제 쌀 가격이 기준 연도인 1986~88년 수준보다 훨씬 높고 향후에

도 기준 연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종가세 방식을 

선택하였다.

15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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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일본과 대만의 관세화 전환과정

자료: 김태훈 외(2014) 재인용.

○의무수입물량은 향후에도 40만 8,700톤이 계속 수입되며 쿼터 내 관세율 

5%도 유지된다. 하지만 2004년 쌀 재협상에서 중국, 미국, 호주, 태국에게 

부여한 국별쿼터물량 20만 5천 톤은 총량쿼터로 전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다.

○또한 의무수입물량 중 30%는 밥쌀용으로 도입하였으나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2. 향후 절차

○  WTO에 통보된 수정양허표는 3개월간 회원국들에게 회람되고 있다. 금년 12월 

말까지 제출된 수정양허표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으면 WTO 인증이 확정된다.

○이의를 제기한 국가가 있으면 이들과 양자협의를 통해 검증을 진행하고 모

든 이의 제기국이 이의제기를 철회하여야만 검증이 완료된다.

- 2004년 쌀 재협상 당시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캐나다, 태국, 호주 총 9개국이 이의제기를 하였다. 이들 국가들이 다시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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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간은 일본과 대만의 선례를 볼 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 승인까지 일본은 23개월, 대만은 57개월이 소요되었다.

○수정양허표에 대한 WTO 검증절차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2015년 1월 1일 

부로 관세율 513%를 적용한 쌀 관세화를 이행하게 된다.

3. 2015년 관세화 전환에 따른 수입증가 가능성

3.1. 단기 수입 가능성

○내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 이행에 따라 관세 513%를 지불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 중단립종 국제 쌀 가격과 관세율 513%를 고려하면 수입쌀의 

국내 공급 가격이 국내 쌀값보다 크게 높아져 상업적 목적으로 쌀을 수입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단립종 쌀 수출은 미국과 중국이 대표적이며 국제 쌀 가격은 미국 캘리포

니아산 중립종 가격과 중국의 중단립종 가격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가격은 2000년대 중반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후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7/08년 가격 급등기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서부지역의 지속된 가뭄은 2014년 들어 더욱 악화되어 캘리포니아지

역 쌀 생산이 줄어들고 생산비가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산 중립종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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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시 급등하여 톤당 1,000달러 내외에 머물고 있다.

- 2013/14년 미국 중립종 가격(2013. 11.~2014. 10.)은 톤당 887달러이고 

중립종 수출가격은 톤당 928달러이다.

그림 5-2.  미국 및 중국의 쌀 가격 동향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중국 중단립종 도매가격>

남부 절강성 상려시식량국

남부 절강성 동남식량시장

동북3성 길림식량센터

동북3성 흑룡강성 호림시장

자료: 김태훈 외(2014) 재인용.

○중국산 중단립종 가격은 2000년대 초반 미국산에 비해 저렴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상승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미국산 중립종 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중국 중단립종 가격을 보면 길림성 도매가격(2014. 1~3월 평균가격)은 

톤당 751달러, 흑룡강성은 662달러, 절강성은 646달러까지 상승하였다.

- 최근 가뭄으로 급등하기 이전인 2013년 미국산 중립종 평균가격 674달

러와 비교하면 길림성 도매가격이 727달러로 더 높은 수준이고 흑룡강

성과 절강성 도매가격은 각각 662달러, 646달러로 약간 낮은 수준이다.

○ 2013/14년 중단립종 국제 쌀 가격에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적용하

여 국내 공급 가능가격을 계산해 보면 미국산은 국내산 가격보다 2.7~2.9배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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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산 중립종(미국내) 가격을 적용하면 46만 5,427원/80kg, 중립

종 수출가격을 적용할 경우 48만 6,949원/80kg 수준으로 국내에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동 기간(2013. 11.~2014. 10.) 국내산 산지 쌀 가격은 17만 748원/80kg으

로 미국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림 5-3.  수입산 쌀 국내공급 가능가격(단기)

미
국
내
 
가
격
적
용

수
출
가
격
적
용

남
부
절
강
성

흑
룡
강
성

주 1) 국내산과 미국산 쌀값은 2014양곡연도(2013. 11.~2014. 10.) 평균을 적용함. 중국산은 

2014년 1~3월 평균 도매가격을 적용함.

2) 환율은 2014년 추정치(1,048.2원/달러)를 적용함.

3) 수입쌀 도입 제비용 및 수입업체 마진 등은 적용되는 국제 가격의 13% 수준으로 

가정함.

4) 중국산 도매가격은 중단립종 쌀 주산지인 흑룡강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남부 

절강성 가격을 적용하여 추정함.

자료: 김태훈 외(2014) 보완.

○중국산 도매가격(2014년 1~3월 평균)을 적용하면 흑룡강성 쌀은 34만 7,496

원/80kg, 남부 절강성 쌀은 33만 9,097원/80kg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진 중국의 중단립종도 국내 쌀 가격보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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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내외산의 가격차이에 따라 외국산 

쌀이 도입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중장기 쌀 수입 가능성

○쌀 관세화 이행 시 단기적으로 의무수입물량 이외 추가로 도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쌀 가격, 관세율 등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수입쌀 국내 공급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에 대한 검토와 가정이 필요하다.

○먼저 중장기 국제쌀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중요한데, 중단립종 국제 쌀 

가격 전망치를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다. 

- 2013년 농업전망 이후 미 농무성에서는 중장기 쌀 가격 전망을 하지 않

고 있으며 FAO-OECD 중장기 농업전망에서는 장립종 가격만 제공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중단립종 쌀 가격 장기예측치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민간 경제예

측기관인 Global Insight가 있다. “Global Insight사는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

업인 DRI와 경제금융정보 기업인 WEFA, 컨설팅 기업인 IHS그룹 3사가 합

병해 설립된 기업으로 전 세계 204개 국가에 대한 경제 예측과 전망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김태훈 외 2014 재인용).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최근 발표한(2014. 11.) 중립종 중장기 쌀 가격16을 보

16 중립종 쌀 가격은 캘리포니아산으로 4% 쇄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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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14/15년 톤당 941달러로 상승한 후 2018/19년 611달러/톤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어 2023/24년 637달러/톤

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가격전망치는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20년간의 변동오차를 

적용하여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17을 고려하였다.

- 국제가격 하락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2019/20년은 톤당 486달러,  2023/24

년은 톤당 512달러까지 급락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그림 5-4.  중장기 중단립종 국제 쌀 가격 전망

자료: Global Insight.

○중장기 외국산 쌀 수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

은 관세율이다. 정부가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가 향후에 감축될 가능

성은 앞서 3장에서 검토하였듯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7 통계적으로 가격하한을 벗어날 확률을 1%로 설정하였다(Pr(t≥2.539)=0.99, d.f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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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FTA에서 쌀을 관세감축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DDA 협상은 진전이 거의 없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커 타결 가능성

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18

○환율 또한 쌀 수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지만 중장기 전망을 

실시하는 기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장기 환율은 2015년 국내기

관의 평균 전망치인 1,049.8원/달러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5-1.  2015년 환율 전망

구분 전망기관 2015년(원/달러)

국내기관

 KB금융 1,050 

 포스코경영연구원 1,060 

 국회예산정책처 1,059 

 한국경제연구원 1,045 

 산업연구원 1,035 

 평균  1,049.8

○다음은 가격과 상관없이 수입쌀을 선호할 경우 수입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된 밥쌀용 쌀의 공매가격을 보면 

국내산 산지가격 대비 미국산 1등급은 65.1%, 중국산 1등급의 경우 61.6% 

수준에서 낙찰되었다.

- 중국산과 미국산 모두 1등급이였으나 국내 산지가격의 60~65% 수준에

서 낙찰되어 수입쌀의 선호도가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4차 수정안(2008. 12.)의 내용을 적용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외 

쌀이 추가로 도입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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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태국산(장립종) 밥쌀용 수입쌀 도입 및 판매 현황
단위: 톤

구 분 도입량 당년 판매량 익년 판매량 재고량 비고

2010 2,988 604 973 1,411 가공용 전환

2011 2,010 2,010 - -

2012 2,010 1,641 369 -

2013 2,910 783 1183 944

2014 3,056 - - 3,05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그림 5-5.  밥쌀용 수입쌀 가격과 국내 산지 쌀값 비교

국내 산지가격

미국산 1등급

중국산 1등급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청.

○장립종 가격이 저렴하여 추가수입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태국산 장립종 쌀

이 2013년산 국내 산지 쌀 가격의 39% 수준인 kg당 854원에 낙찰되어 수요

가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밥쌀용 장립종 판매실적을 보면 판매가 되지 않아 이월되거나 가공

용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어 관세화로 전환되어도 장립종 수입 가능성은 높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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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밥쌀용 수입쌀 판매 결과나 국내외산 식미테스트 결과를 보면 소비

자들이 국내산 쌀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산의 프리미엄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산 쌀의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수입 가

능성은 더 낮아질 것이다.

○수입업자 이윤 등을 포함한 수입 관련 제비용은 수입가격의 13%를 적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19을 이용하여 관세화 이행 후 중장기 쌀 수입 가능성을 분

석하였다.

–KREI-KASMO 모형은 1995년 개발된 농업부문 동태적 시뮬레이션 모

형으로 총 54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들이 전체 농업생산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97% 수준이다.

○분석 결과, 중장기적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1.1%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 2015양곡연도 81만 6천 ha에서 2025양곡연도 74만 6천 ha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생산량은 동 기간에 423만 톤에서 373만 5천 톤으

로 연평균 1.2% 감소할 전망이다.

19 KREI-KASMO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995년 개발한 농업분야의 대표적인 부문

균형모형으로 꾸준히 유지‧보완되어 오고 있다. 대상 품목은 재배업 45개, 축산업 9

개로, 해당 품목들이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7%이며, 전체 경지

면적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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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중장기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 전망

    면적(천ha)                                                                생산량(천 톤)

재배면적

생산량

○ 1인당 소비량은 2013양곡연도 67.2kg에서 2024양곡연도 53.2kg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10년간 1인당 소비량의 연평균 감소율은 2.0%이며 인구증가를 감

안하더라도 전체 식량용 소비량은 연평균 1.7%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5-7.  중장기 쌀 소비량 전망

   식량소비(천 톤)                                                             1인당 소비(kg)

식량소비

1인당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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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양곡연도까지 쌀 생산은 연평균 1.2% 감소하는 반면 식량용 소비는 

1.7% 감소하여 쌀 가격은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8/19년 국내 산지 쌀 가격은 15만 2,786원/80kg, 2023/24년에는 14만 

3,781원/80kg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림 5-8.  중장기 수입쌀 국내 공급 가능가격(정상적)

○반면, 향후 국제 쌀 가격이 Global Insight의 중장기 전망치와 같다면 

2023/24년 수입산 국내 공급가격은 33만 4,843원/80kg으로 국내산 대비 19

만 1,062원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산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 국제 쌀 가격이 가장 하락하는 2019년에도 국내산보다 16만 8,170원/80kg 

높은 32만 956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쌀 가격이 급락할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수입쌀의 국내 공급 가능가격

은 2024년에 국내산보다 12만 5,617원/80kg 높은 26만 9,399원/80kg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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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에도 국내산 쌀 가격과 10만 2,725원/80kg의 가격 차이를 보일 전

망이다.

○따라서 국내시장 시험용이나 일부 특수용도로 소량이 수입될 수는 있지만 

가격요인에 의해 상업적 목적의 수입은 중장기적으로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9.  중장기 수입쌀 국내 공급 가능가격(가격하락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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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향후 양정과제

1. 관세화 검증에 철저히 대비해야

○ 2015년부터 쌀 관세화 이행 시 의무수입물량 이외 외국산 쌀이 513%의 관

세를 부담하고 수입될 가능성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쌀 국내 공급 가능가격은 단기적으로 국내산 가격보다 2.0~2.9배 높

고, 중장기적으로 1.9~2.3배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513%의 관세율이 국내시장 보호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으로, 향후 있

을 이의제기국과의 검증 과정에서 통보한 관세율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 일본과 대만도 통보한 관세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제

출한 관세율을 인정받았다.

○WTO에 통보한 수정양허표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보

인다. 2004년 쌀 협상 시 이의제기했던 9개국 이외에도 베트남, 미얀마 등도 

관심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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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검증은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며 WTO 

규정에 부합되도록 관세율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철저히 검

증을 대비하여 원안대로 관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국제 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쌀 관세화 이행으로 의무수입물량 이외 쌀이 추가로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513%의 관세로 누구나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중장기 수입 가능성 분석 결과는 국제 쌀 가격, 환율 전망과 주요 쌀 수출입

국 정책 등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 국제 쌀 수출국의 수

급여건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석에서 가정한 상황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 쌀 수급 및 가격, 주요 수출국들의 정책 변화, 국제 쌀 시장에서

의 여건 변화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3. 관세화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

○쌀 관세화가 이행되더라도 의무수입물량을 제외한 상업적 목적의 쌀이 도입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농가나 산지유통업체들은 관세화가 되면 의

무도입물량 이외 외국산 쌀이 도입되어 유통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가격하락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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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에 대한 불안감은 수확기 산지거래를 위축시켜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다. 

- 밥쌀용 수입쌀이 처음 도입되기 전인 2005년산 수확기에 생산량 감소에

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투매현상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쌀 가

격이 급락하였다. 2005년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4.6% 감소하였으나, 수

확기 산지 쌀값은 전년보다 13.5% 하락하였다.

- 또한 대만도 쌀 관세화 전환 첫 해에 가격이 급락한 후 이듬해 회복되었다.

그림 6-1.  2005∼2006년 산지 쌀 가격 추이

자료: 통계청.

 

○따라서 관세화의 영향과 수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홍보를 통하

여 불안감에 의한 투매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 김태훈 외(2014)에서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에 의무수입물량 

외 수입쌀이 도입되어 유통될 것으로 보는 비율이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 감소에도
수확기 가격급락

공급량 감소, 
유통업체 재고부족으로 

5월 이후 가격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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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화보다 쌀 수급의 불균형이 문제

○쌀 관세화 전환이 국내 쌀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으

며, 쌀산업 당면과제들은 주로 국내 수급문제에서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10년간 연평균 재배면적 감소율은 2.05%인 반면 1인당 소비감소율

은 2.21%로 생산보다 소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표 6-1.  중장기 쌀 초과공급물량 추정

2014 2015 2019 2024

공급량 4,618 4,650 4,174 3,805

    생산 4,230 4,241 3,765 3,396

    수입 388 409 409 409

수요량 4,365 4,308 4,018 3,691

    식용 3,330 3,240 3,005 2,721

    가공 526 526 526 526

    종자 35 35 32 29

    감모 등 503 507 455 415

공급-수요 253 342 156 115

주: 생산량과 식용소요량은 KREI-KASMO 전망치이며 수입량은 의무수입물량 40만 9천 

톤을 가정하였다. 가공용 소비량은 2013양곡연도 물량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

으며 종자와 감모 등은 2013년 총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4.2%와 10.9%가 향후에

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재고변동을 제외하고 연도별 초과공급물량을 추산해 보면 2014양곡연도는 

25만 3천 톤, 2015양곡연도는 2014년산 작황이 좋아 34만 2천 톤으로 추정

된다.

- 이후 초과공급물량은 완만하게 줄어들어 2024양곡연도에는 11만 5천 톤

이 될 전망이다.



67

○작황의 변화가 없으면(501kg/10a 유지) 매년 생산된 쌀이 남기 때문에 정부

가 재고로 부담하든지 아니면 가공용으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가격은 하

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쌀 수급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5. 변동직불금 지급방식 전환 검토

○중장기적으로 쌀 소비감소가 생산감소보다 빨라 정부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없으면 쌀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쌀가격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하면 2023년산 이후 목표가격이 하락하고, 농가수취액도 낮아지게 된다.

- 쌀 목표가격은 현재 18만 8,000원/80kg에서 2018~2022년산은 19만 1,081원/ 

80kg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하지만 2023년산부터는 80kg당 17만 5,621원/80kg으로 목표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 이에 따라 농가수취액은 2024양곡연도 이후 17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목표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변동직불금 지급방식21 전

환과 같은 수급불균형 해소 노력을 통해 쌀 가격 하락을 완화하여야 한다. 

- 변동직불금 지급방식을 생산과 비연계하면 재배면적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하고 쌀 가격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변동직불금을 생산과 비연계하면 재배면적은 기준 전망치 대비 평균 

2.4% 감소하고, 쌀 가격은 평균 2.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쌀 가격 상승에 따라 2023년산 이후 목표가격은 18만 1,705원/80kg으로 

기준전망치 대비 3.5% 상승할 전망이다.

2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동직불금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

급대상 농지에서 벼를 재배한 농가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다(생산연계 방식).



68

6.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쌀 소비 촉진 필요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아침밥 먹기 캠페인, 쌀의 우수성 홍보 및 교육 등

을 통한 소비 유도 중심의 정책으로 식량용 쌀 소비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중단립종 쌀을 주식으로 소비하는 일본은 2013년 56.3kg를 소비하며 대

만은 2011년 1인당 45.0kg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쌀 소비도 

서구식 식단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6-2.  한·일·대만 1인당 쌀 소비량 비교

      kg /인

자료: 양정자료 2013.

○그러나 소비확대 정책은 소비감소율을 둔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2024년 1인당 소비량은 53.4kg으로 전망되며 2024년 인구는 5,179만 명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으로 예상된다. 

- 향후 1인당 소비량이 1kg 감소 둔화가 되면 소비량은 5만 2천 톤이 상대

적으로 늘어나 수급불균형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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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쌀 가공수요 변화 추이
  천 톤

정부가공

민간가공

주: 정부가공은 정부가 가공용으로 공급하여 소비된 물량을 의미함.

자료: 양정자료(각 연도).

7. 쌀 가공 산업 활성화 필요

○쌀 가공량은 2002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64만 4천 톤으로 

최고를 기록하였다. 

- 민간가공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대부분은 재고 및 수급 조절을 위해 

정부가 구곡과 가공용 수입쌀 판매를 늘려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급한 가공물량 중 국내산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15만 톤 

내외이고 수입산은 20만 톤 내외이다. 용도별로 보면 주정용이 15만 톤, 일

반가공용 약 20만 톤이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수급조절을 위해 가공용 쌀을 저가로 공급을 늘

려왔으나 이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가공급을 확대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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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즉석밥 판매액과 비중

구    분
2013년 즉석밥 판매액

(억 원)
비중

(%, 2013년 기준)

전체 1,885.3 100.0 

맨밥류 1,777.7 94.3 

  흰밥 1,509.7 80.1 

  잡곡밥 268.0 14.2 

복합밥류 107.6 5.7 

  국밥 9.2 0.5 

  덮밥 87.5 4.6 

  리조또 4.9 0.3 

  비빔밥 2.9 0.2 

  잡곡밥 0.0 0.0 

  기타 3.1 0.2 

자료: 링크아즈텍.

○ 2013양곡연도 전체 가공량 중 시장가격에 영향을 받는 민간가공물량은 22

만 2천 톤이며 정부의 가공용 공급량은 30만 4천 톤이다.

○따라서 시장수급에 영향을 받는 가공용 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1인 가

구 증가 등으로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즉석

밥과 같은 간편식, 쌀 가공품개발 등 가공산업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즉석 가공밥 시장은 맨밥류와 복합밥류로 구분되며 백미 즉석밥이 2013년 

판매액 기준 80.1%로 주를 이루고 있다.

- 잡곡 즉석밥은 건강을 위한 잡곡소비가 늘어나면서 전체 즉석밥 판매액

의 14.2%를 차지하고 있다.

- 소스가 가미된 복합밥은 5.7%로 아직 비중이 크지 않으며 복합밥 중 덮

밥류의 비중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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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즉석 가공밥 판매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즉석 

가공밥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2012년 판매액은 전년 대비 17.8%, 판매량은 17.3% 증가하였으며 2013

년 판매액과 판매량은 각각 전년 대비 11.3%, 9.7% 성장하였다.

- 가공밥 중에서 주를 이루는 백미 즉석밥은 2013년에 전년 대비 5.2% 증가

(판매액 기준)하여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잡곡밥은 전년 대비 70.1% 증가

하였다.

○즉석밥과 같이 새로운 가공용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개발은 감소하고 

있는 1인당 쌀 소비를 일부 보완하고 쌀 수급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6-3.  즉석밥 판매액과 판매량 변화

구    분　 2011 2012 2013
증감률(%)

2012/2011 2013/2012

판매액

(억 원)

전체 1,437.7 1,693.8 1,885.3 17.8 11.3

맨밥류 1,324.0 1,592.1 1,777.7 20.3 11.7

  흰밥 1,238.7 1,434.5 1,509.7 15.8 5.2

  잡곡밥 85.3 157.6 268.0 84.9 70.1

복합밥류 113.8 101.8 107.6 -10.6 5.7

판매량

(톤)

전체 29,261 34,329 37,673 17.3 9.7

맨밥류 27,948 33,210 36,390 18.8 9.6

  흰밥 26,854 30,955 32,573 15.3 5.2

  잡곡밥 1,094 2,255 3,817 106.1 69.3

복합밥류 1,313 1,119 1,283 -14.7 14.6

자료: 링크아즈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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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화를 계기로 쌀 수출확대 노력 필요

○쌀 관세화 전환을 기점으로 적극적인 쌀 수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쌀 수

출로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는 없으나 일정 물량의 쌀 수출은 국내 쌀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산 쌀 수출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 2008년 4,184톤까지 증가하

였으나 2011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 

- 2013년 현재 수출대상국은 35개국이며 수출물량은 1,517톤이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호주로서 2013년 기준 전체 수출물량의 43.3%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말레이시아가 10.6%를 차지하고 있다.

- 미국은 쌀 수출초기 주 수출 대상국이었으나 현재는 3.0%를 점하고 있다.

그림 6-4.  국내산 쌀 수출대상국 비중 (2011～13년 평균)

호주, 43.3%

말레이사아 
10.6%

미국 3.0%

싱가포르 3.2%

몽골 4.5%

홍콩 4.6%

러시아 
8.0%

UAE 7.6%

기타 15.1%

   자료: 관세청.

○수출단가는 국별로 차이가 있으며 2013년 평균 수출단가는 톤당 2, 218달러

로 미국산 중립종 수출가격(2013년 674달러/톤)보다 3.3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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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일본의 상업적 용도 쌀 수출 단가인 3,134달러/톤22의 70% 수준이다. 

○해외시장에서 국내산 쌀이 미국산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지만 품

질이 좀 더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본산 쌀이 30% 이상 비싸게 팔

리기 때문에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쌀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수출 창구단일

화와 해외시장에서 국내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 등을 위해 ‘쌀 수출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2 수출단가는 상업적 목적의 쌀 수출액을 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며(www.komenet.jp) 

달러당 엔 환율은 2013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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